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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초점사건, 집단동원, 의제설정 연구:
정책 태도 평가를 위한 어조값(Tone measures) 측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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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여 

Birkland(1998)의 초점사건, 집단동원, 그리고 의제설정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대통령, 의회, 헌법재판소 모

두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헌법합치에 대한 의견을 밝힐 때 세월호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법률과 세월호 사건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통과에 

영향을 끼친 초점사건이 있었는가?, 입법과정에서 의제설정과 집단동원을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분석결과 세월호 사건은 Kingdon(2011)이 언급한 파급효과를 일으킨 다른 영역의 초점사건이었다. 정무위

원회 회의록을 통해 공식적 행위자인 행정부와 입법부가 입법논의에 참여하여 최종산물인 위원회안을 도출해내는 

동원에 나섰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학적 관점을 반부패영역의 입법과정에 적용하여 연구질

문을 해결했으며 입법적 개선을 제안함으로써 이론적･정책적 기여를 동시에 해냈다.

주제어: 청탁금지법, 초점사건, 집단동원, 의제설정

Ⅰ. 서론

부패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에서 45위를 기록하였다. 이 결과는 전

년에 비해 상승한 결과이지만, OECD 36개국 중 30위를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여전히 부패인

식지수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의 부패, 권력형 부패행위 등은 만

연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반부패 정책 및 제도 구축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한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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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의 제정이다.

청탁금지법은 2011년 국무회의에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2015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

쳐 제정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정부

의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의 검토와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입법 예고 이후, 2년 동

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이 법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지적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

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탁금지법은 여론의 관심을 받아 2015

년에 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초점사건 이후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루어진 공공부문의 반부패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부패근절을 위한 “비상(非常)한 방법”1)이라 평하는 청

탁금지법의 입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기존 연구들은 반부패영

역 법률의 타당성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입법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Birkland(1998)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의 연구 질문을 도출하

였다. 첫째,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초점사건은 존재하는가? 둘째, 행위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집단동원이 발생하였는가? 셋째, 정책과정에서 주요 의제에 변화가 발생하였는

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별칭: 김영란법)이 최초로 제안된 2012년 8월 22일부터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2015년 3월 3일까지로 한정하여, 기간 내에 작성된 기록물(국회회의록과 

언론 보도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초점사건, 집단동원, 의제설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Birkland(1998)의 정

책태도 평가를 위한 어조값(Tone measures) 측정분석을 적용하여, ‘수정된 어조값(Tone measures) 

측정분석’ 연구설계를 제시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도출된 기준과 분석 요소에 따라 초점사건과 

청탁금지법 제정 간의 관계,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집단동원과 의제설정의 변

화 등을 분석하여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1. 의제설정과 초점사건

1) 의제설정

민주주의를 채택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겪는 불편, 어려움이 반드시 집단, 더 나아가 국가의 공

1) 19대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4년 5월 27일,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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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입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Jones, 1970; Cobb and Elder, 1983; Birkland, 2011). 이렇듯 사회

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객관적 사실, 주관적 해석, 사회적 수용이 공존하기에 과거부터 명료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었다(Lauer, 1976). 주관적 요소란 현 상황의 인과관계 그리고 대안에 대한 

해석인데 특정 해석방식에 다수 구성원들이 동조할 때 그것이 공적인 것으로 인정받는다

(Saurugger, 2016).

Cobb and Elder(1971: 905)에서 “정치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일 실익이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대화들의 집합”으로 의제를 정의한 이후 의제의 유형과 의제설정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Cobb and 

Rose, 1997; Hilgartner and Bosk, 1988; Kingdon, 2011; Birkland and DeYoung, 2013). 이후 Cobb 

and Elder(1972)는 의제를 체제의제,2) 제도의제로 구분하면서 의제설정을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정

치적 대화가 이루어질 이슈들의 목록을 작성해나가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후 Kingdon(2011)는 결

정의제를 추가함으로써 의제의 유형을 확장시켰는데(Stewart et al., 2008) 의제가 공적･사적 이슈

들의 집합과는 구별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ochefort, 2016). Jones(1994)는 의제설정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것으로부터의 이탈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정치적 대화라고 

보았는데 Birkland(2011)는 Jones(1994)가 부각한 ‘갈등관리 수단인 의제설정’ 측면을 이전 연구자

들과의 논의와 종합했다. Zahariadis(2016)의 경우 의제와 의제설정에 있어 정부의 행위가능성

(actionable)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1> 연구자별 의제 및 의제설정에 관한 논의

저자 논의와 의의 비고

Cobb and Elder
(1971: 905)

Cobb and Elder
(1972)

의제를 정치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일 실익이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대화들의 집합으로 보았고 의제설정은 그러한 정치적 대
화가 이루어질 이슈들의 목록을 작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함

정치학, 정책학적 관점에서 
의제･의제설정에 대한 논의
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Kingdon
(2011: 3)

“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그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이 주어진 
시점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 또는 문제”로 의제를 정의하
고 이러한 의제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관심의 범위를 좁히
는 것”을 의제설정으로 보았음. 

이슈와 의제를 명백하게 구
분함

Jones
(1994)

그 누구도 갈등의 특정 측면을 부각할 독점적 권한을 갖지 못한 
채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대화(Political dialogue)

의제설정을 정치적 갈등과 
결부시킴

Birkland
(2011)

의제설정을 ‘문제, 대안이 대중과 엘리트들의 관심을 더 받거나 
잃게 되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특정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행위
자･집단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행위자･집단의 활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으로 봄

선행연구에 등장한 의제, 의
제설정 관련 정의를 종합하
려 시도함

Zahariadis
(2016)

의제설정을 공적 이슈들 중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들을 선
별하는 과정으로 인식

의제설정과 정부의 행위가
능성간의 관계를 강조

2) 의제설정에 언론의 영향력을 강조했던 McCombs and Shaws(1972)는 Cobb and Elder(1972)의 체제의제

와 유사한 공공의제 이외에도 미디어가 선별하고 제시하는 매체의제(media agenda), 선별과 제시의 주체

가 엘리트인 엘리트의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정부의 실질적 행위’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정책학에서는 

Cobb and Elder(1972/1983), Kingdon(2011)이 주류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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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점사건

재난 또는 위기의 매우 급박한 단계가 진행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끄는 갑

작스런 충격에 주목했던 연구자들이 있었으나(Downs, 1972; Walker, 1977; Light, 1999) 그것으로 

인한 의제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사례는 충분치 않았다(Birkland and DeYoung, 2013). Cobb 

and Elder(1983: 83)은 의제간 우선순위를 크게 교란하는 충격을 “상황적 반응기제”로 부르기도 했

다. Kingdon(2011)은 사건 그 자체로는 이목의 집중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Cobb and Elder(1983)을 

받아들여 초점사건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Kingdon(2011: 94-96)에게 초점사건은 “문

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재난 또는 위기이자 (…) 효력을 발휘하는 상징,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경험까지 아우르는 힘(a little push)이자 기존에 설정된 의제간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가장 시급한 

것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Kingdon(2011)이 시도한 초점사건에 대한 논의는 초점사건이 피

해를 특정 시점과 장소에 집중시킴으로써 의제설정력을 얻으며, 정책영역마다 초점사건에 보이는 

민감도가 다르다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Birkland and Warnement, 

2016; Birkland and DeYoung, 2013).

Baumgartner and Jones(2009)는 단절균형이론(PET)에서 정책영역에 신규로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기존 정책에 부정적 평가를 하게 만들며 급격한 정책변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정책실패를 선명

하게 드러내는 초점사건을 지목했다. Birkland(1997/1998)은 새로운 이론을 구상했던 Baumgartner 

and Jones(2009)와는 달리 초점사건 그 자체에 천착했다. 어떤 종류의 사건이 초점사건인지는 사후

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고,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된 Kingdon(2011)의 초점사건은 비판적 검토 없이 

인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초점사건 발생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다룰 검증가능

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 Birkland(1997: 22)는 ‘잠재적 초점사건’을 “① 갑작스럽고, ② 상대적으로 드

물며, ③ 미래에 더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④ 특정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 또는 공동체

에 그 잠재적 피해가 집중될 수 있고, ⑤ 정책결정자와 대중에게 시차가 거의 없게 알려지는 사건”으

로 정의했다. Birkland(1998)은 다양한 재난영역에서 초점사건이 단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넘

어서서 정책담론의 본질적 내용상 변화까지 일으키는지 조사하여 영역마다 그러한 변화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실증했다.

국외의 경우 Kingdon(2011)에서 Birkland(1997/1998/2006/2009)로 이어지는 후속연구의 계통

이 견고해졌으나 국내에서는 초점사건을 주요 주제로 삼은 연구의 내력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동규(2012)는 Birkland(1997)이 제시한 정의의 세 번째 요건인 미래의 잠재적 피해가능성을 중심

으로 온･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확산을 위한 주요 기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정의의 확장･차별

화를 추구했고 4가지 사례3)를 분석하는데 이를 활용했다. 이재무(2015)가 강조한 부분은 

Birkland(1997/2011)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속성인 ‘돌발적 발생’이었다. 이종곤(2018)은 여성정

책에서 초점사건과 정책결정상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산업정책 영역을 다뤘던 이재무

3) 온두라스 살인 누명사건(2009년), 지상파 재송신 중단사건･외교부장관 자녀 특채 사건･노량진녀 사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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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와 연구주제는 달랐으나 초점사건의 예외적 발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했다.

<표 2> 초점사건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

저자 정의 비고

Cobb and Elder (1983)
상황 관련 반응기제(Circumstantial reactor)라는 개
념을 제시

체계적 연구의 초석이 될 용어를 
제시함

Kingdon (2011)

위기 또는 재난과 같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건
이며, 정책결정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강력한 상징이 
발휘하는 효과에 따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정도가 달
라진다(variations on the focusing event)고 언급

초점사건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으
며 상징, 경험까지 아우르는 포괄
적 개념으로서 초점사건을 제시함

Baumgartner and Jones 
(2009)

정책변동에서 점진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짧은 시간
에 특정 이슈를 의제로 격상시키는 효과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봄

초점사건이 정책영역 신규 참여자
들이 기존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
각을 가지게 만들어 거대한 정책
변동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
을 논의함

Birkland
(1997; 1998; 2006; 2009)

초점사건의 다섯 가지 속성을 제시하면서 정의를 내림
①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② 상대적으로 드물며,③ 향
후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④ 특정 
지역 또는 공동체에 편중된 피해를 입히며, ⑤ 정책결
정자와 대중이 ‘시간차 없이’ 알게 되는 것

실증연구에 적합하게 Kingdon 
(2011)의 정의를 수정함
정책영역마다 초점사건 이후에 정
책적 담론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실증함

이동규(2012)

미래에 잠재적인 피해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
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시민들 
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의 확산의 정
도가 높은 것 

Birkland(1997)의 정의의 세 번
째 속성을 강조하면서 초점사건 
정의의 확장을 시도함

이재무(2015)
Birkland(2011: 180)의 정의를 토대로 “의도하지 않
게 돌발적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
는 사건 자체”를 초점사건으로 정의

Birkland(1997)가 제시한 정의의 
첫 번째 속성을 강조하고 비(非)재
난영역에 초점사건 개념을 적용함

이종곤(2018)

Birkland(1997)의 정의를 따라, “대중의 관심을 끌어 
특정 정책 이슈를 부각하는 갑작스럽거나 예외적인 사
건”을 초점사건이라 정의했으며, 이는 대중의 관심을 
기반으로 정책결정자들의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을 촉구하여 정책변화에 큰 영향을 미침 

a) Birkland가 제시한 초점사건 정의는 정책결정자들의 개인적 경험을 요인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 Kingdon의 정의에 
비해 그 범위가 좁음

2. 집단동원

집단동원은 정책과정･결정･변동을 다룬 다수의 이론에서 정책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꾸

준히 거론되어왔다(Heikkila and Cairney, 2018). Sabatier and Jenkins-Smith(1993)은 합리성이 제

한된 개인들이 저마다의 신념체계에 따라 외부 현상･자극을 단순화하여 인식하는데,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Munro et al., 2002; Munro and 

Ditto, 1997; Quattrone and Tversky, 1988). 따라서 개인은 신념체계와 손익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타인들과의 연합을 구성하여 정책하부구조에 참여한다(Jenkins-Smith et al., 2018). 문제가 객관적

인 실체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대상이라는 점은 정책이 ‘단순히 정부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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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조치’가 아니라 신념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으로 해석된다(Mazmanian and Sabatier, 

1983; Pressman and Wildavsky, 1973). 정책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요구하

는데, Jenkins-Smith et al. (2018: 148)은 옹호연합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방식으로 근원신념

을 공유하며 행동양식을 조율하는 이들의 조직”으로 정의했다. 정책영역에 참가한 연합들은 논쟁

에 제시된 증거에 대한 주된 해석방식을 두고 격렬하게 경쟁한다(Cairney, 2016). 지속된 논쟁에서 

승리하거나 세력팽창과 자원확보에 성공한 연합은 지배연합이 되며 상위 관할권이 명시적으로 반

대하지 않는 이상 소수연합들의 반대에 별다른 구애를 받지 않고 지배력을 행사한다(Cairney et 

al., 2012; Jenkins-Smith et al., 2014; Mintrom and Vegari, 1996).

Baumgartner and Jones(2009)는 옹호연합틀(ACF) 속 지배연합에 대응하는 정책독점체 그리고 

독점체가 만들고 유지하려 하는 정책심상(image)의 기능을 제시함으로써 상징을 둘러싼 대립에서 

집단동원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정책독점체에 속해 있는 행위자들은 실증적 증거에 현재 독점체

가 지지 또는 채택하는 정책이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는 긍정적 감정을 결합시킨다

(Baumgartner et al., 2018). 변화에 찬성하는 집단들은 기존 정책의 한계점 또는 현저한 정책실패

를 악화된 지표와 결합하여 새로운 법률･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정책독점체가 제시

하는 긍정적 정책심상을 약화하려 한다(Hogwood and Gunn, 1984; Stewart et al., 2008; May, 

1992). 이때 언론이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상징은 변화에 찬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

(Soroka, 2002; Elmelund-Præstekær and Wien, 2008; Van Aelst and Walgrave, 2016). 정책적 담론

에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은 지지하고자 하는 정책심상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은 창구를 찾는 장

탐색(venue shopping)을 끊임없이 시도한다(Boushey, 2013).

Kingdon(2011: 146-164) 역시 정치흐름이 동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설득보다는 협상

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는 정치흐름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로는 국가적 분위기, 압력단체의 활

동, 행정부･입법부 구성원의 교체를 들 수 있다(Kingdon, 2011). 국가적 분위기를 여론(public 

opinion)과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Stimson, 1999) 오늘날 정치 그리고 관련 영역의 분업

과 전문화가 고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뜻으로 공표되는 여론조사의 후원자가 

정책결정자인 모습은 낯선 것이 아니게 된다(Herweg et al., 2018). Cairney and Zahariadis(2016)은 

특정 정책선택지에 대한 집단적 호오(好惡)로 채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가적 분위기라 

주장하기도 했다.4) 비공식적 행위자들은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캠페인에 동참하는 방식으로도 동

원에 참여할 수 있다(Zahariadis, 2014; Zohlnhöfer, 2016). 변화로 인해 증대된 관심을 받게 된 문

제들이 의제목록에 포함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Zahariadis, 2014: 34). 정치인들이 이익

집단들이 자신들의 주요 관심 영역에서 표방하는 (찬/반)의견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 여론과 함께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결과로 의회 또는 행정부를 차지한 정당이 바뀌는 현

상만으로도 정치흐름은 요동칠 수 있다(Kingdon, 2013). 여론조사결과, 선거결과, 압력단체들의 

활동 모두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견해 그리고 행동을 드러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동원의 

4) Kingdon은 여론에 대한 엘리트 및 정치인들의 인지를 국가적 분위기로 보았다(Cairney and Zahariadis, 

201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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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

<표 3> 집단동원에 관한 견해 비교

이론 집단 동원에 대한 관점 초점사건과의 관계

Sabatier & Jenkins-Smith
(1993)

 - 제한된 합리성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신념체계’를 구심점 삼아 동원함.

 - 한 정책영역에서 지배연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

 - 신념체계를 관련 공동체에 관한 판단을 내
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

 - 기대손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들을 상정함

Baumgartner & Jones
(2009)

 - 기존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정책의 
장 탐색’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
영하려 함.

 - 지배연합에 대응하는 개념인 정책독점
체를 제시

 - 초점사건이 기존 정책독점체의 입지를 약
화하거나 아예 독점체 자체를 해체하는 동
인이 될 수 있음

 - 초점사건으로 인해 의제에 새롭게 관심을 
두게 되는 이들이 정책독점체에 대해 부정
적인 견해를 가질 확률이 높음

Kingdon(2011)
 - 국가적 분위기, 압력단체의 활동, 행정

부･입법부 구성원의 변화가 정치적 동
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

 - 전국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움직임
을 고려함으로써 초점사건이 일어난 지역 
이외의 행위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

Birkland(1998)은 집단동원을 언급한 세 가지 모형을 종합하면서 초점사건이 동원에 수행하는 

특수한 역할을 언급했다. 초점사건은 정책변동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양쪽이 각각 동

원에 나서며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놓고 의견대립은 격화된다(Birkland, 1998: 57). 하지만 초점사

건이 일으킨 피해가 명백할수록, 시각화하기 쉬울수록, 변화를 지향하는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은 흘러간다. Baumgartner and Jones(2009)가 언급했던 것처럼 관심이 늘어날수록 그것이 현

재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울 것이기 때문이다. 초점사건은 갑작스럽고,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발생하기에 정책실패를 은폐하기 어렵게 만든다(May, 1992; Birkland and Waterman, 

2008). 다섯 번째 속성인 ‘동시 인식’은 피해를 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지 않는 정책참여자들

도 초점사건에 관심을 두게 될 가능성을 열어둔다(Birkland, 1998). 이것은 다시 네 번째 속성과 결

부되어 초점사건과 관련된 공동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리적 위치 이외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남긴다(Birkland, 1998). 드러낸 피해와 향후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초점사건에 관한 관심을 배가시킨다(Birkland and Warnement, 2016; Birkland, 1998).

<표 4> Birkland(1998)의 초점사건 속성들이 집단동원에 미치는 효과

속성 효과

① 갑작스럽게 발생 • 대응책임이 있는 조직의 실책을 현저하게 드러냄
②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낮은 발생빈도

③ 더욱 심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 관심을 고조시킴

④ 특정 지역 또는 공동체에 편중된 피해 • 관련 공동체를 판단할 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다른 지역을 기
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을 제시함⑤ 정책결정자와 대중의 ‘동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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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배경

1) 청탁금지법의 법 체계: 입법 제안 이전의 부패공무원 처벌에 관한 법률들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있기 이전에도 부패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했다. 먼저, 모든 법률의 밑바탕이 되는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규정이 있다(헌법 제7조). 형법 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

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법 132조에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

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형법 133조는 앞서 서술한 129, 132조에 따른 

뇌물을 실제로 공여했거나 그러기로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수수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서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

이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 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4조에 따르면 정부

출연기관과 같은 공적 성격이 짙은 기관들의 간부가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처벌시 공무원으로 의

제한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들의 재산신고의무, 이해충돌업무 수행금지, 퇴

직 후 관련기관 재취업 제한과 같은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패혐의가 제기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부문 부패

를 예방하기 힘들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김준성 2012; 민병익･이상범 2008; 조선일･배

정아 2006; 정진연 2001). 

<그림 1> 청탁금지법 이전의 부패공무원 처벌에 관한 법률 체계

2) 청탁금지법의 연혁: 입법제안(2012.8.22.) ― 국회통과(2015.3.3.)

2012년 8월 22일 김영란 당시 국민권위원장이 공직자의 부정청탁 관행, 금품등 수수, 사적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입법화하기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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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제정(안)’을 입법공고 하였다.5) 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2013년 8월 

5일에 국회로 제출되었다. 국회에서는 13년 12월 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원안에서 비롯한 의원

발의 법안 3건6)과 정부안을 상정했는데, 13년 12월 10일에 정무위에서 산하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한 이후 14년 4월 25일 법안심사소위 전까지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자칫 폐기될 수도 있었던 청탁금지법은 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관심이 

재점화되었다. 이런 국민적 관심을 받아 14년 4월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부정청탁, 금품수

수, 사적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 및 절차,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가 있었

다. 14년 4월 25일에 있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의 및 절차 부분, 즉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방지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공직자가 가족과 친족을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를 하는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한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후에 있었던 5월 23일 논의에서는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논의7)가 있었다. 

최초의 정부안은 네거티브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14년 12월 2일 논의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외

국의 입법례에서도 네거티브 방식을 따른 선례가 없었음에도, 정부안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작성

된 것에 대해 김기식 위원을 비롯한 정무위 위원들이 지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 결과, 특정 유

형들을 부정청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고치고, 예외 사유들을 추가하는 절충안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무위원장은 적용대상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을 포함하고, 공직자 본인 외 우회경로는 배우자로 제한하여,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 이해충돌 부분을 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청탁금지법은 법사위로 이송되어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치는 와중에 사립학교의 임직원

에 이사 및 이사장이 빠진 점이 발견되어 이들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을 하게 된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는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수정의결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법사위 위원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① 하루빨리 

부패방지법을 원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거웠었고, ② 정무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수정해달

라고 요청했었으며, ③ 논의 중 여야 대표 간에 사안에 대해 합의를 했었고, ④ 상임위간 월권 논

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위원들이 보인 수정의지로 인해 법사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법률안의 내용

5) 김민우(2016: 162)에 따르면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장(김영란)이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

한 후, 2012년까지 2차례의 공개토론회, 법제분석지원 연구, 대국민 법안 설명회, 시민단체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2012년 5월경부터 정부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었다.

6) 의안번호 190509(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5164(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6453(김

종태의원 대표발의)

7) 네거티브 규제란 포괄적으로 금지할 사항을 정한 후 예외 사유를 두는 것을 말하며 이때 위법성 조각 사

유인 예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진다. 반대로 금지할 항목들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며 기소를 하는 검사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해야 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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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정하는 의결을 했다. 수정을 마친 위원회안은 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8)

3) 청탁금지법의 연혁: 위헌 논란 ― 합헌 판결(2016.7.28.)

가결 2일 뒤인 3월 5에 대통령이 공포도 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대한변

호사협회 공보이사,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다.9) 3월 27

일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공포 이후 4월 21일 인터넷신문사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대표이사, 기자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10) 6월 23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6월 25일 사립학교

장,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청

구를 병합하여 심리했으며 16년 7월 28일 사단법인 기자협회의 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

여 부적법 각하결정을,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리게 된다.11)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주요 쟁점으로 ①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가 공직자등에 포함된 것 ② 

이들에 대해 외부강의 등의 대가와 선물 등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명확성원

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 ③ 배우자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 즉 신고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처벌받는 것이 소위 불고지죄 여부, 그리고 ④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자기책임의 원리와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쟁점에 대해 ① 교육과 언론의 영향력과 국영방송과 국립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포함한 것이 입법자의 잘못된 결단이라 판단하기 어렵고 ②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죄형법정주의 규정

대상이 아니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점을 참작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유형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기에 명확성원칙이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지되는 행위가 어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법률에 정해지고 이에 따르는 제재가 법률에 명백히 규정

된 이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③ 불고지죄 여부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해당 조항들은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의 위법 사유에 대해 신고라는 

면책 사유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고지죄가 아니고, ④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배우자가 직무

8) 다만 법사위원장은 내용적 수정의결이 이례적인 만큼 추후에는 여야 대표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수용하

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였다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전략) 사학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경영

진･임원진이 다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중략) 가결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중략)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없

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원내대표끼리 합의하셔도 이제는 안 받겠습니다(제331회-법제사법제6차 회의

록, 2015년 3월 3일).”

9) 2015.3.5. 연합뉴스 – 변협, 김영란법 헌소 제기…“언론통제 악용가능성”, (검색일: 2019.4.10.)

10) 2015.6.24. 세계일보 – 사립유치원장 11명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검색일: 2019.4.10.)

11) 헌법재판소 판결 -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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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

과 마찬가지이고,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신

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의무위반행위를 처벌하므로 헌법 제13조 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 원리를 훼손하지도 않는다. 입법제안부터 합헌 판결을 받을 시점

까지의 흐름을 시기 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제도적 배경 요약

일시 내용

포함된 영역

정의 및 
절차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사적이해충돌
방지

2012.8.22 국민권익위원장의 입법제안 O O O O

2013.8.5 정부안 국회로 제출 O O O O

2013.12.6 정무위원회 법안 상정 O O O O

2014.4.25 제324회 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O O O O

2014.5.3 제325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O O O O

2014.5.27 제325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O O O O

2014.12.2 제329회 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O O O O

2014.12.3 제329회 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 O O O O

2015.1.8
제330회 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위원회안 제안 의결

O O O O

2015.1.12 제330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회안 가결 O O O X

2015.2.5 제331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O O O X

2015.2.24 제331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O O O X

2015.3.3 제331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O O O X

2015.3.3 제331회 국회 본회의 O O O X

2015.3.5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대한
변협신문 편집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O O O X

2015.3.27 박근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공포 O O O X

2015.4.21
인터넷신문사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대표이사, 기자가 헌
법소원심판 청구

O O O X

2015.4.21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O X X O

2015.6.23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O O O X

2015.6.25
사립학교장,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헌법
소원심판 청구

O O O X

2015.7.21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X X O X

2016.7.28
청탁금지법의 병합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합헌선고: 세
월호 참사 언급

O O O X

2016.9.28 청탁금지법 시행 O O O X

a)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헌법재판소 판례검색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의사일정으로 예정되었으나 실제로 열리지 않은 회
의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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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Birkland(1998)의 정책태도 평가를 위한 어조값(Tone measures) 측정 
연구설계 

Birkland(1998)는 네 가지 재난영역 ― 지진, 허리케인, 원유유출, 원자력 발전소 사고 ―에서 영

역마다 나타나는 대응 움직임을 분석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분석을 위해 ‘유사한 사건들을 함

께 다루는 정책공동체들은 그 구성 또한 유사할 것’이라는 핵심가정을 세웠다. 이 가정에 참이라

면 자연재해라는 상위범주에 속하는 지진과 허리케인 영역에 존재하는 정책공동체들은 유사할 것

이며, 인재(人災)인 원유유출과 원자력 발전 영역에 존재하는 정책공동체들은 비슷할 것이다. 

Birkland(1998)는 분석을 위해 하원 청문회 자료를 활용하였다. Baumgartner and Jones(2009)이 청

문회 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Birkland(1998)는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개별 

증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증인이 한 증언은 어조, 해당 증인이 속한 집단의 성향, 증언의 주제, 

증언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코드를 부여 받았다(Birkland 1998). 

Birkland(1998)의 정책태도 평가를 위한 어조값(Tone measures) 측정은 기존 정책영역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조(tone)에 따라 

기존 정책을 반대할 경우는 –1, 중립적인 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0, 기존 정책을 지지할 경우는 +1 

수치를 부여한다. 가령 청문회 별로 증인이나 의원들의 의견을 입력하고 그들이 한 증언이나 발언

들을 어조, 집단 성향, 증언한 주제, 증언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어조 코드

를 입력한다. 이때 어조는 현재 정책에 대한 태도에 따라 연구자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 

둘째, 집단의 유형을 분류한다. 가령 증인이 속한 집단의 성향은 집단의 유형 ― 기업, 정부, 이

익집단 ―에 따라 분류되었다. 특히 Birkland(1998)는 하원 청문회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

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의정활동이 꾸준히 기록물로 작성되어 보존되고, ② 청문회 증언이 

집단 활동(Group activity)을 나타내주는 좋은 지표이며, ③ 변화를 지향하지만 영세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선택하는 대표적인 제도상 기관이라는 점에서 분석 

자료로서 적절하다. 그러나 하원 청문회 자료를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명백한 한계점도 

존재하는데, 출석시킬 증인과 그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정파적 균형(the partisan balance)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Birkland 1998). 사건 규모가 너무 커서 위원회에서 이슈를 

억제하는 시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해도 여전히 증인 채택에 정치적 요소가 가미될 가능성을 완

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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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Birkland(1998)에서 수집된 하원 청문회 자료

청문회 연도

지진 관련 청문회 1960 ~ 1990년

허리케인 관련 청문회 1960 ~ 1990년

원유유출 관련 청문회 1968 ~ 1990년

원자력 발전 관련 청문회 1977 ~ 1990년

a) 원자력 발전 관련 청문회 자료의 경우 1976년까지의 보고체계가 허술하여 양질의 자료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기에 제
외되었다(Birkland, 1998).

자료: Birkland(1998: 58-59)을 재구성

마지막으로 집단 유형은 변화에 찬성하거나 변화에 반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대표하는 

이들의 어조를 평균 내어 계산한다. 어조가 음수값이면 변화에 찬성한 것이고 어조가 양수값이면 

변화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Birkland(1998)는 ① 영역별 주요 주제(Dominant topic)에

서 일어난 변화, ② 영역별 구체적 사건을 언급한 증언(Testimony on specific event)의 비율을 확인

하여 집단 유형 ― 현상유지옹호 집단 또는 변화찬성 집단 ― 이 다를 경우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가 상반된다는 점과 현상유지를 원할수록 특정 사건보다는 일반적인 진술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을 보이면서 초점사건이 두 현상에 모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2. 연구목적을 반영하여 수정한 정책태도 평가를 위한 어조값(Tone measures)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Birkland(1998)의 연구설계를 차용하되 연구주제에 

맞게 일부를 수정하였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예고를 했던 2012년 8월 22일에서부터 

본회의에서 위원회안이 가결된 2015년 3월 3일까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둘째, 시

민단체와 기업, 정부기관, 그리고 별도로 소속된 집단이 없는 개별 시민에 이르는 다양한 증인들

이 출석하여 발언하는 청문회가 연구대상인 청탁금지법 심의에서는 개최되지 않았기에 공식적 행

위자인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는 회의록을 분석을 위한 자료로 대체했다. 

셋째, 지진과 허리케인 그리고 원유유출과 원자력 발전소 안전사고라는 4개의 별도 영역을 선정하

여 진행했던 Birkland(1998)와는 달리 한 법안을 성격이 다른 네 영역 ― ① 정의 및 절차, ② 부정

청탁, ③ 금품등 수수, ④ 이해충돌 ― 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란법이 종

전에는 받지 못했던 관심을 받게 만든 초점사건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분석을 위

해, 관련된 국회회의록 자료, 해상조난사고 통계연감을 활용하였다.

정무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해 청탁금지법안의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논의는 정부

가 제출한 정부안12)을 중심으로 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록

을 통해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을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심사했으며,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3건13)을 

12)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며 2013년 8월 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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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심의하여 위원회안14)을 도출해냈음을 확인했다. 정부안은 총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영역 중 이해충돌 방지는 위원회 안에서 삭제되었기에 위원회안은 24조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법률

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조문마다 세부 항목의 편차가 심했기 때문에, 법률안의 전체 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산출

해내기 위해서 별도로 산출방식을 설정하였으며, 조항별 ‘목’의 합을 구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15)을 채택했다.

둘째, 두 안을 비교한 결과 정부안 11 - 19조가 삭제되고, 정부안 20조와 위원회안 11조가 동일

하며 이후 조항들도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항별로 대응시켜 정리해보면 ‘발생한 변화’는 크게 

두 범주 ― ① 이해충돌 방지로 인한 부분, ② 기타 ― 로 구분된다.

셋째,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률안을 심의하면서, 권익위가 위

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수정안들을 참고하였으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나누는 발언을 통해 어떤 내용인지 일정 부분 유추할 수 있었으나 전체적 윤곽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부족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정부안을 이루는 4개의 영역(① 정의 및 절차, ② 부정청탁, ③ 

금품등 수수, ④ 이해충돌)에 대해 발언한 내용의 어조를 코딩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원안

에 대해 찬성하거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으면 +1을, 원안에 대한 

반대 또는 취지를 벗어나는 수준의 대안 제시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1의 수치가 부여되었다. 0

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거나 이전 회의의 내용을 요약 또는 상기하는 수준의 발언에 대해 부

여되었다. 위원별 어조값은 열린 회의의 영역별로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종합되었는데 평균값 산

출과정에서 회에의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은 평균 산출시 분모에서 제외되었다.16)

영역별 어조값의 평균은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입장이 조율되는 집단동원을 계량적으로 측정하

는 수단이다. 영역별 평균어조값을 회의 회차마다 나누어 구해봄으로써 집단동원의 최종산물인 

위원회안과 정부원안과의 차이점, 그리고 회차별 주요 주제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주제

들이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serially)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에서 사용될 초점사건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Birkland(1998)가 제시한 초점사건의 다섯 가

지 특성을 바탕으로 고안했다. ①, ②를 결합하여 매년 일어나지는 않으며(non-yearly basis) 해당 

영역에서 연간 발생한 전체 피해에서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비율이 과반이 되어야 한다는 수

13)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동일한 명칭의 법안이 2건 발의되었으며 각각 김영주 의

원,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과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김기식 의원

이 대표발의함)이다

14)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15) 예를 들어, 정부안 2조의 경우 총 8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항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분량에서 차이

가 난다. 2조1항(가∼라목), 2항(가∼나목), 3항(가∼라목), 4항(목은 존재하지 않음), 5항(가∼다목), 6항

(목은 존재하지 않음), 7항(가∼다목), 8항(목은 존재하지 않음)을 총합하면 19(4+2+4+1+3+1+3+1)가 산

출된다.

16) 회의록 말미에 기록된 참석위원명부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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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 판단 기준을 도출해냈고, ④를 측정하기 위해 확인된 피해자들 중 반수 이상이 동일한 집단

에 속해야 한다는 세 번째 판단 기준을 설정하였다. 

집단동원은 ‘행위자들이 찬반의견을 밝히고 정책안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영역별 평균 어조, 제안된 정책안과 최종 통과된 안의 세목상 차이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의제설정은 대안의 특정 영역에 관한 이목을 증가/감소시켜 주요 주제를 바꾸는 과정으로, 이

를 측정하기 위해 ‘회의 회차별 주요 주제 변화’를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초점사건의 조작적 정의는 세월호 사고를 초점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내려지는 것이기에 해상사고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해상안전 영역의 실패인 세월

호 사건이 반부패영역의 정책변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사건이 ‘국가가 특히 더 많은 보호주의 의무를 지고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상징성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혀 별개의 영역인 것처

럼 보이는 해상안전영역과 반부패영역이 세월호 사태라는 초점사건으로 일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

다고 판단하였다. 초점사건에 관한 이론적 검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집계할 수 있는 양적 피해의 

절대적 규모만이 특정 사건이 초점사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17)

<표 7> 분석을 위한 조작적 정의

구분 조작적 정의 측정지표 비고

초점사건

연간 피해자의 50%를 초과하는 규모로 
사망-실종자를 발생시키며, 피해자의 
50% 이상이 동일한 집단에 속하며 매
년 발생하지는 않는 사건

연간 해상안전사고 구조실패 인
원의 평균(1987-2015년) 대비 
인명피해의 비율

Birkland(1998)은 초점사건의 정의
를 제시했지만, 별도로 조작적 정의
를 내리진 않음

집단동원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식적 행위자들이 
찬반의견을 밝히며 대안을 수정해나가
는 과정

영역별 위원 평균 
어조
제안된 법률안과 통과된 법률안
의 차이

공식적 행위자인 행정부가 제출한 원
안을 또 다른 공식적 행위자인 입법
부가 검토하며 의견을 수렴함

의제설정
대안의 특정 영역에 대해 관심을 증가 
또는 감소시켜 주요 주제를 바꾸는 과정

회의 회차별 주요 주제의 변화

Birkland(1998)은 초점사건 발생 
전후 주요 주제 변화를 조사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상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조사함

3. 의제설정, 초점사건, 그리고 집단동원을 고려한 정책변동 연구의 의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 및 시행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6

17) 유사한 규모의 인명손실을 발생시킨 서해훼리호사건의 경우 출항을 하지 않았어야 할 정도로 기상상태

가 좋지 않았었으나, 세월호 사건은 온전히 인간의 부주의함에 의해 발생했고 이후의 대응에서도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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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결정문에서 세월호 참사가 언급되었다. 이에 본 연구

는 초점사건의 발생이 정책변동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앞서 살펴본 초점사건, 집단동원, 의제설정

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변동에서의 초점사건, 집단동원, 그리고 의제설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irkland(1998)가 정의하는 초점사건은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초점사건은 대응책임이 있는 조직의 실책을 현저하게 드러내고, 관심

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지리적 위치 이외의 요소들을 고려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변동과정에서 초점사건의 영향 및 효과가 나타나는지 실제 현상을 통해 검증하였다.

둘째, 초점사건이 발생하면 기존의 정책실패와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집단들이 생겨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시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Birkland, 1998; Hogwood and Gunn, 

1984; Stewart et al., 2008). 이에 본 연구는 정책변동에서 나타나는 집단동원, 즉 행위자들이 집단

의 견해를 밝히고 의견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건 및 문제 중에서 대중의 관심을 더 받게 되거나, 특정 이슈를 부각시키

려는 행위자 및 집단,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라고 정의되는 의제설정(Birkland, 1998)이 정책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타당성 분석이 주를 이루는 기존 연구

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검증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Ⅵ. 분석결과

1. 김영란법 심의를 위한 ‘세월호’ 초점사건

분석결과 ‘세월호 사건’은 연구설계에서 설정된 조작적 정의를 충족하는 초점사건이었다. 당시 

국민안전처의 해상조난사고 현황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15년까지 해상조난 사고의 사망자/실

종자 수치의 평균은 183.2명이었고, 표준편차는 106.2명이었다. 서해 훼리호 사건 이후 해상사고

로 사망 또는 실종되는 사람의 수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

사’는 조사 기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4년 구조실패자수는 485명인데, 세월

호 참사의 사망-실종자 수는 304명으로 50%를 초과하는 비율(62%)을 차지했다. 304명 중 단원고

등학교 재학생들은 246명(비율로는 80.9%)이었다. 양화(良貨)할 수 있는 피해의 규모도 초점사건

을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에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주의 깊은 분

석이 필요하다(Birkland and DeYoung, 2013).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실패자수는 연평균 구조실

패자수의 1.66배에 달하며,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사회가 더 엄중하게 보호해야 할 학생들이라는 

점은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을 구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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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사건의 특성상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사건의 원인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

라고 규정될 때 더 많은 이목을 끌게 된다(Klinenberg 2015). 언론은 공공부문의 책임성 결여와 회

전문 현상을 통해 형성된 거버넌스의 결과물인 부패(Corduneanu-Huci et al. 2012)를 해상안전영

역의 실패와 결부시켰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별도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반부패영역과 해상안전

영역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대중이 인식하도록 하는 프레임이 형성되었다. 달리 말하면 세월

호 사건은 사전에 이를 막는데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참극(Stone 2002: 

189)으로 서사화되었다. Treisman(2007: 211-212)이 언급한 “제공해서는 안 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 불법거래”에 관한 기사는 일선관료들 사이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부패의 존재를 알렸

으며,18) 고위 관료, 유력 정치인들이 모두 가담하는 체계화된 부패네트워크의 존재가능성 역시 제

기되었다19)(Rose-Ackerman 2007).

언론은 2012년부터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김영란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더라면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패를 해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속히 법안이 통과되어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20)를 보였다. 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 ‘기존의 법률체계가 부패를 억제하는데 제한적인 효과만을 발휘한다’21)는 기계적 원

인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강한 설득력을 발휘했으며(Jorgensen et al. 2018), ‘제도의 허술함을 악용

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비윤리성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적 원인은 단기적으로 여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일으켰다(Shanahan et al. 2014). 이로 인해 김영란법 심의를 앞둔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 역시 세월호 참사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 여러 가지 공직의 또는 공무를 보는 그런 사인들이 하여튼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해 가지고 검찰이 많은 수사를 하고 있지요?”22)

“(중략)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루가 돼 가지고 특히 해수부, 

해수부 관련된 단체 협회 이런데에서 유착 관계가 있다, 심지어 ‘관피아’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김영란법이라는 이 법을 우리가 새롭게 제정하

지 않으면 지금 기왕에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한 가벌성을 우리가 추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까?”23)

18) 2014년 4월 24일 서울경제(제목: 해피아에 로비 없이는 사업 사실상 불가능, 만날 때마다 수십만~수백

만 원 뒷 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503938

19) 2014년 4월 23일 부산일보(제목: 한국선급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 (중략) 이른바, 셀프 감

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View.do?news_id=01500701.2014042310014069192

20) 2014년 4월 28일 경향신문(제목: 다시 부상한 ‘김영란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80600025&code=910402

21) 기존 형법에 따르면 뇌물죄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22) 2014년 5월 27일 정무소위 325회 회의록 p.1 김종훈 위원 발언

23) 2014년 5월 27일 정무소위 325회 회의록 p.2 김종훈 위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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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2의 이런 사태(세월호 참사)가 생길 경우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냐?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싶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까 뇌물죄를 예로 드셨

는데 그것이 현행법의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느냐…(후략)”24)

기존 뇌물죄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

서 특별법 형식으로 공직자에게 한층 높은 청렴성을 갖추도록 만드는 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표 8> 조작적 정의에 따른 초점사건 해당여부 판정: 세월호 사건 적용

기준 여부 비고

매해 일어나지 않는가? O

연간 해양안전사고 구조실패자수 평균은 183명이었다. 2013년 구조
실패자수는 67명이었으며 2015년에는 112명이었다25). 세월호 사고
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304명이며, 이는 지난 29년 동안의 연평균 
구조실패자 183명의 1.66배에 이른다.

한 해 피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가? O
2014년 구조실패자수는 485명이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사망 또
는 실종된 사람이 304명이었으며 비율상 62%에 해당했다.

전체 피해자의 50% 이상이 동일한 집
단에 속하는가?

O
세월호 사고 희생자 304명 중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이 246명이었다. 
비율로 환산하면 80.9%에 해당한다. 

2. 집단동원 및 의제설정 분석결과

1) 정의 및 절차 영역 분석

본 연구에서 정의 및 절차 영역은 정부안 1장(총칙)과 5장(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에 

속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 1장 조항 중에서도 명백하게 다른 영역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경우는 해당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정의 및 절차 영역으로 분류되는 법률안 조항

들은 1 ∼ 4조와 21 ∼ 33조에 속한다. 정부안에서는 총 79세목이 해당 영역에 속하며, 이후 도출

된 위원회안에서는 71세목이 나타났다. 두 법률안 모두 2조에서 ‘정의’를 다루는데 정부안에서는 

2조1항(공공기관), 2조2항(공직자), 2조8항(소속기관장)이 정의 및 절차 영역에 속한다. 위원회안

에서는 2조1항(공공기관), 2조2항(공직자등), 2조4항(소속기관장)이 정의 및 절차 영역으로 분류되

었다. 

나타난 변화로는 사립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언론기관이 공공기관에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

조2항에서도 사립학교-유치원 교직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들까지 공직자로 간주하여 ‘공직자등’으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1조부터 시작되는 정부안 5장에서는 신고 및 실무절차와 과태료, 벌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5장에서 나타난 변화는 대부분 이해충돌 방지영역이 위원회안에서 삭제된 현

24) 2014년 5월 27일 정무소위 325회 회의록 p.3 박대동 위원 발언

25) 1987-2015 해상 조난사고 현황(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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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연동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위원회안 16조, 17조, 18조, 20조, 22조1항, 22조, 23조 1항에서 

기존 정부안에서 제시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조항들이 삭제되었다. 정부안 29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는 명칭도 위원회안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

으로 수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회의록과 법률안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포함기준, 사립학교, 언론기관, 가족, 재단이사장, 형벌부

과주체가 주요 논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정부안 조항에 대한 위원들의 평균 어조(정의 및 절차 영역)

구분
정부안 2조1-2호
(사립학교 누락)

정부안 2조1-2호
(사립학교 

재단이사장)

정부안 2조1-2호
(유치원, 보육원 누락)

정부안 2조1-2호
(일부 언론기관 

누락)

정부안 20조
(형벌부과 주체)

14.4.25 -0.71 - - -0.29 -

14.5.23 -0.625 - -0.125 -0.625 -

14.5.27 - - - - -

14.12.2 - - - - -

15.1.8 - - - - -

15.2.5 -0.08 -0.08 - 0 -0.15

15.3.3 - -0.31 - - -0.08

a) 15년 2월 5일 일부 언론기관 누락에 대한 평균 어조가 0인 것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위원 수가 같았기 때문이다. 
b) ‘-’ 표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찬반의견이 없었을 경우 사용했다

<표 9>에 따르면, 14년 4월 25일과 5월 23일 2차 회의에서 위원회안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인 

사립학교-유치원 및 언론기관을 포함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립 초･중･고･대학교만

을 한정한 정부안이 사립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을 제외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5월 27일 회의에서는 최초 회의에서부터 계속된 ‘어

떤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볼 것인지’ 문제를 검토하면서 ‘예산을 지원받거나 공적 기능을 수행하

는’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채택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5년 2월 5일, 3월 3일

은 정무위원회 산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독립기관이 아닌 국민권

익위원회가 업무총괄부서를 맡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두 차례 회의 모두에서 제기

되었다. 그리고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재직 중인 교직원들을 공직자로 간주하는 내용

에 재단 이사와 이사장이 빠진 ‘하자’가 발견되었다. 원칙상 법사위에서는 법안 내용 자체에는 수

정을 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발견된 명백한 하자를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논

쟁이 벌어졌다.26) 최종적으로는 재단 이사와 이사장을 포함하는 수정이 이루어졌다. 정의 및 절차 

영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논의 초기에 집중적으로 해당 영역에 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으며, 입법부 소속 위원

26) 회의록에 등장한 모든 안건 중 가장 많은 위원이 명백하게 견해를 밝혔다(13인 중 10인 – 7인 찬성, 3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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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규정한 대상기관과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지지했다.

둘째, 적용대상의 지나친 확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났으며, 이는 법안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켰다.

셋째, 공립･사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의견을 

밝힌 위원이 1인뿐이었음에도 주장이 바로 받아들여진 사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보육원)

도 존재했다.

2) 부정청탁 영역 분석

정부안 기준으로 2조4호, 5∼7조, 20조, 26조2항 27조1호, 31조3항1호, 32조2항1호, 32조3항1호

가 부정청탁 영역에 해당하며 총 32세목이다. 위원회안에서는 총 48세목이며 정부안 2조4호를 삭

제, 5조1-2항에서 대폭 세목이 늘어났고, 부정청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되는 공직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 7조7항에 예외사항을 추가했다(위원회

안 7조5항).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상을 되짚어보면, 부정청탁에 대한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시점

은 2014년 5월 23일로, 정부안 5조에 대해 많은 위원이 법률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구체

적으로 5조1항이 포괄주의(네거티브-negative)에 따라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5조2항은 열

거주의(포지티브-positive)에 입각하여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

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은 절충안으로 5조1항을 유지하되 시민들과 적용대상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세목을 대폭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5월 27일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으면서 부정

청탁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 대신 청탁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따르지 않은 모든 청탁을 처벌하는 방

식도 제안되었다.

<표 10> 정부안 조항에 대한 위원들의 평균 어조(부정청탁 영역)

구분
정부안 2조4항
(부정청탁의 

정의)

정부안 5조
(네거티브)

정부안 5조
(개념규정 방식)

정부안 
7조2항

(의무신고)

정부안 7조7항
(실현가능성,국민청
원권의 과도한 제한)

정부안 
31조3항1조, 

32조1항1조(불균
등한 처벌)

2014.5.23 - -0.5 - - -0.375 -

2014.5.27 - -0.125 -0.5 - - -

2014.12.2 -0.2 -0.2 - +0.1 - -

2015.1.8 - - - - - -

2015.2.5 - - - - - -

2015.3.3 - - - - - -0.08

a) 2014년 5월 27일 정부안 5조에 대한 반대 어조 –0.125는 전관예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조항이 미비함을 지적한 
것이다

2014년 12월 2일에는 부정청탁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2조4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나타났으



‘청탁금지법’ 초점사건, 집단동원, 의제설정 연구  317

며 정부가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자 명백한 반대의견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동

일한 부정청탁을 2회 이상 받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할 것을 수정안에서는 임의 신고 규정으

로 바꾼 것에 관해 신고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다. 법사위에서 

열린 2015년 2월 5일, 3월 3일 회의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부정청

탁 내용을 실행에 옮긴 자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균형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위

원도 나왔다. 부정청탁 영역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한 논의(2014.5.23.∼2015.1.8.)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주

제는 ‘부정청탁을 규정하는 방식을 열거주의로 할 것인지 포괄주의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둘째, 위원들은 부정청탁을 방지해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청원권이 

제약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셋째,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공직자를 업무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징계가 될 수도 있으며 예외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계속하도록 할 때도 대체

불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 금품등 수수 영역 분석

정부안에서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는 8∼10조, 20조1∼2항, 26조1∼2항, 27조1항, 

31조1항, 32조4항, 32조5항이 있으며 총 50세목이다. 논의를 진행한 결과 위원회안에서는 43세목

으로 줄었는데, 8조1항에서는 직무관련성을 따지는 것과 ‘사실상의 영향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삭제되고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1인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금액기준이 적용되었다. 공직자 가족들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한 정부안 8조3

항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만 축소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위원회안 8조4항). 적용대상

이 공직자와 공직자의 가족에서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로 축소된 것은 신고의무를 규정한 9조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정부안 9조는 또 다른 격론(激論)을 일으켰다. 자신의 가족이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등을 수수했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금품등을 반

환해야 한다는 9조2항이 많은 위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자신이 한 행위만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위원회안에서 이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

의 배우자에게 받은 금품등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 면책’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수정되

었다. 타인이 수수한 금품등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자신이 사비를 들여 반환해야할 의무가 사라졌

기 때문에 정부안 32조5항1호에서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도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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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정부안 조항에 대한 위원들의 평균 어조(금품등 수수 영역)

구분
정부안 8조1항
(직무관련성)

정부안 8조1항
(금액기준)

정부안 8조2항9호
(예외로서의 사회상규)

정부안8조3항
(가족의 금품수수)

정부안 9조2항
(자기책임원칙)

2014.5.23 -0.25 - -0.5 -0.25

2014.5.27 -0.375 -0.25 - -1

2014.12.2 - - - -0.4 -0.4

2015.1.8 - - - - -

2015.2.5 - - -0.1 - -

2015.3.3 - - - - -

a) 2014.12.2. 정부안8조3항에 대한 반대 어조는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가족이 ‘공직자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내용을 고친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다.

회의록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익위가 제출한 정부안에는 금품등 수수를 처

벌하는 요건으로 직무관련성을 추가되어 있었기에 논의 시작부터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입법예

고했었던 안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원들은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을 설

정해서 그 액수를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원안회귀를 주장했다. 5월 23일 회의에서는 직무관

련성 그리고 금액기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기에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조항과 가족의 

금품수수 부분은 다음 번 회의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둘째, 5월 27일 회의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이 정부안 9조2항이 자기책임원칙에 반하

는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특히 자신이 아닌 가족이 수수한 금품등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위원들은 법사위로 법안을 

이관할 때까지도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해결책으로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고 반환할 것을 요구

하면 면책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자기책임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려 했다.

셋째, 예외사항 중 하나가 되는 ‘사회상규’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사법부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4) 이해충돌 방지영역 분석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안에서는 2조3,6,7항에서 고위공직자와 이해충돌 그

리고 직무관련자 개념을 정의했으며 11∼19조에서 제척(除斥),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거래제한, 가족채용제한, 소속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 제한, 

부정하게 예산사용 금지, 공공기관 물품과 직위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용 금지

를 규정했다. 그리고 26조1항에서 부당이득의 환수를, 27조3∼5호에서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수

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31조1,2,5,6항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

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될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32조1항과 3항에서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정부안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총 83세목에 달했다. 정의 및 절차 영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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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 영역 중 가장 많은 세목으로 구성되었던 이해충돌 방지영역은 위원회안을 상정하는 과정에

서 모두 삭제되었다.

2014년 4월 25일 회의에서 위원들은 고위공직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동년 5월 23일과 5월 27일, 12월 2일 그리고 15년 1월 8일까지 총 4번의 회의에서 논의가 되

나 시간상의 부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전까지 합의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내용만 위

원회안으로 제안된 후 추후 소위에서 합의하기로 하면서 제외되었다. 진행된 논의의 내용을 요약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범위’, ‘특정직무’, ‘거래제한’ 주제에서는 모든 회의에서 위원들이 부정적인 견해

를 밝혔다. 그리고 세 주제에서 모두 포괄성과 명확성 사이에 입법적 상충관계가 존재함을 보였

다. 가족의 범위를 넓힐수록 포괄성은 높아지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힘

들어졌으며, 가족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거래제한조항의 포괄성 역시 함께 증가했다. 명확성을 위

해 마련한 특정직무 개념 역시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재권자와 고위공직자가 규

율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둘째, 14년 12월 2일 회의에서부터는 위원들은 포괄성보다 명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보려 했다. 하지만,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한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만을 규율대상으로 축소하는 대안에 대한 합의를 해내지 못했

다. 15년 1월 8일 회의에서도 언론사, 사립학교 관련자의 거래제한과 가족채용 제한 규정이 모두 

삭제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셋째,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포괄성과 명확성을 둘 다 개선할 수 없는 교착상태와 직업선택의 자

유, 정상적인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 연좌제 논란에서 벗어나게 될 대안을 도출하는 데 실

패하고 말았다.

<표 12> 정부안 조항에 대한 위원들의 평균 어조(이해충돌 방지영역)

구분
정부안 11조1항

(가족범위)
정부안 11조
(특정직무)

정부안 29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정부안 14조
(거래 제한)

정부안 14조
(신고 대상 
기간축소)

14.4.25 0 - - -0.125 -

14.5.23 -0.625 -0.5 - -0.5 -

14.5.27 -0.375 -0.25 - -0.25 -

14.12.2 -0.2 -0.5 - -0.2 -0.1

15.1.8 0 -0.5 0 - -

15.2.5
전체 조항 삭제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15.3.3

5) 분석결과 종합 ― 집단동원과 의제설정

국회회의록과 제안된 법률안 그리고 통과된 법률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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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집단동원과 의제설정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공식적 행위자인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였으며, 또 다른 공식적 행위자인 입법부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법률안을 심의했다. 심

의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내놓았으며(<표 9∼12> 참조), 정부안

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상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완결성 높은 법안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

다. 그 결과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 정부안과 위원회안 비교 ― 집단동원

구분 정의 및 절차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이해충돌

정책
입안

정부안 위원회안 정부안 위원회안 정부안 위원회안 정부안 위원회안

세목수 79 71 32 48 50 43 83 0

이러한 결과는 Birkland(1998) 그리고 후속연구들(Birkland and Lawrence, 2009; Birkland, 2009)

에서 다뤄진 수렴명제에 대한 지지와 기각이 동시에 안고 있다. Birkland and DeYoung(2013: 181)

은 수렴명제를 초점사건으로 인한 관심과 집단동원은 “하나 혹은 소수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수

렴이 일어나게 만들어 결정자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을 줄여 구체적 조치로 이어지는 것”

으로 보았다. 네 번째 영역(이해충돌)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수렴이 이루어졌다. 이해충돌 방지영

역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오고 갔으나 유사하게 문제에 대한 지배적 인식(이해충돌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과 인과서사(그 원인과 구체적 해결방식)에 큰 편차가 존재하여(Lawrence, 2000) 의원들은 

구체적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다.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주요 주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법률안이라는 대안의 특정 부분에 

관한 관심이 변화하는 과정인 의제설정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법안소위와 법사위의 역할이 다

르다는 점도 주요 주제가 변화하게 한 요인이었다. 

<표 14> 영역별 주요 주제 변화 ― 의제설정

구분 정의 및 절차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이해충돌

2014.4.25.- 
2015.1.12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 포함

포지티브 방식, 
예외조항, 청원권 보장

직무관련성, 금액기준, 
반환의무

연좌제, 과도한 거래제한, 
가족의 범위, 직업선택의 자유

2015.1.12.-201
5.3.3

재단이사장 포함
형벌간 균형, 청원권 

보장 
면책조항, 사회상규 -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제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초점사건으로 인

한 영향 존재 여부,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집단동원 및 의제설정 과정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청탁금지법’ 초점사건, 집단동원, 의제설정 연구  321

었다. 이론적으로는 반부패정책영역의 입법과정을 공공행정･정책학적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부패와 관련된 학술적 경향은 법률의 타당성 검토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입법과정 전반에 대해 정책학 이론들을 적용하여 

이론과 현실 사이에 나타나는 간극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제시하였다. Birkland(1998)의 연구설계에 등장하는 ‘추진력 있는 정책공

동체’가 반(反)부패영역에 존재하는지 밝혀내는 작업, 연구를 위해 한정한 기간(2012.8.22.∼

2015.3.3.) 이후에 사법부가 판결과 해석을 통해 향후 정책변동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는 작업, 사

건중심정책학습(ERPL) 모형을 제시한 Birkland(2009)에 따라 학습의 관점에서 청탁금지법 분석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19일 국민

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청탁금지법 제정과정에서 제외된 이

해충돌 방지영역에 대한 보완을 위한 시도인데 ERPL모형을 통해 이러한 시도가 진정한 학습에 기

반한 것인지 밝혀내는 것은 흥미로운 후속연구주제다.

정책적으로는 초점사건이 발생한 이후 집단동원과 의제설정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나, 반부패 관

련 법의 제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밝혀내어 개선을 위한 제언을 끌어낼 수 있었다. 공무원

의 부패행위 가담이 ‘적발확률과 처벌확률의 곱’으로 결정되는데(황태연 외, 2018) 청탁금지법은 

처벌확률만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는 부패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우회방법이 더욱 다양해지

고 정교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수단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

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동법 13조에 신고기관이 너무 많이 규정되어 있어 기관간 이첩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조항의 예외사항 중 하나인 사회상규가 모호하기에 금전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는 각종 선물의 상한액을 증가시키려는 시도에 활용될 수 있다.

부패란 자연재해와 달리 온전히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생겨나고 유지된다. Johnston(2005)은 한

국의 부패를 ‘엘리트 카르텔’ 유형으로 분류했다. 사회유력계층인 엘리트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경제, 정치적 변동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Johnston 2005). Johnston(2005: 

114)는 한국의 엘리트 카르텔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하고, 시민사회가 성숙해질수록 엘리트 카르텔을 유지하고 다음 선거에

서 금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기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엘리트 카르텔

은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 (중략)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 카르텔의 해체가 부패가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더욱 성숙해지고, 정치-경제 영역에서

의 예측가능한 경쟁이 일어나는 경향이 중단되어 버린다면 군소 엘리트 카르텔이 난립하여 전

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해상안전정책과 반부패정책 영역 모두 기술적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동원이 일어

나더라도 해당 영역의 외부자들은 거의 없는 내부동원의 형태를 띠며, 정책과정 전반에 공공의 참

여는 배제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수많은 부패스캔들에도 불구하고 해상안전영역에서의 정

책실패인 세월호 사건이 청탁금지법 제정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결과와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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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있다. 유착관계를 이용해 선박을 불법증축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도 출

항을 허가해준 해운조합 운항관리원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카르텔 형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가 빠져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공무

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실현하려면 입법과 같은 공식적 제도의 개정 이

외에도 비공식적 제도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청탁금지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 연구의 사례가 정책학적 관점에서 다룬 선행연구가 부

족한 여건에서 설계되고 수행된 연구이기에 보완해야 할 점도 많고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Birkland(1998)의 연구설계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

는 과정에서 한국형 정책형성 과정이나 결정 과정에 미국 상황에서 정립된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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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cusing events, Agenda-setting and Mobilization of Anti-corruption 
law-making: Focusing on Tone Measures for Policy Attitude Evaluation

Lee, Young-Woong

Lee, Kyu-Myoung

Lee, Dong-Kyu

This study was design to analyze the passage of Anti-corruption law in 2015. Many formal 

actors including the president, legislators, constitutional court noted that the passage was related 

to Sewol-ferry disaster.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existence of focusing event and agenda-setting 

and mobiliz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ewol-ferry disaster was focusing event with a 

spill-over effect. Assembly proceedings supported our suggestion that the administration and 

legislative branch participate in discussions to reach an agreement. Our analysis brought mixed 

results on the convergence proposition. Committees couldn’t reach an agreement on interest 

conflict part of the bill. Failure to pass the part of the bill could make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to introduce the regulation on conflict of interest in 2019. The linkage 

between two legislative attempts can be a prominent site for policy change by learning. Though 

newly enacted Anti-corruption law greatly increase the probability of punishment, Korean society 

still needs more diverse and effective monitoring instruments for public sector’s corruption. 

These instruments will increase the probability of being caught. By solving research questions 

and suggesting improvements, this study contributed not only academically but also practically.

Key Words: Anti-corruption law, Focusing-events, Group mobilization, Agenda-setting


